허위·부당광고 하면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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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부당광고를 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될 경우 단순히 법 위반 사실을 신문 등에 적당히 공표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허위·부당광고와 똑같은 크기의 정정광고를 실어야 한다．

이동욱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29일 “부당·허위광고로 인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정도로는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광고의 오인성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동일 매체에 원 광고와 동일한 크기의 정정광고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정광고 명령을 어길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신문 1면 5단 크기에 10차례 연비를 부풀리는 광고를 했더라도 단순히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공고를 가로 세로 각각 4.5㎝ 크기로 밝히면 면책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정광고 명령을 받게 되면 원 광고의 어느 사항이 잘못됐는지를 같은 면 같은 크기의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정위는 TV광고도 사전에 자율광고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과장광고가 명백할 경우 같은 시간대에 같은 분량의 정정광고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이동훈기자
